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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북미

오바마 대통령,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김세중 선임연구원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3일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동시에 운송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단기 부양책도 포함한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함.

 금번 예산(안)은 3조 8,000억 달러 규모로 2012년 예산보다 0.2% 축소된 것임.

- 한편, 2012년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300억 달러로 4년 연속 1조 달러를 상회하겠으나, 2013년

에는 9,010억 달러 수준으로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2년 말 기준으로 종료함과 동시에 법인세 

혜택도 축소하며,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의 세수

를 확대할 예정임.

 국방비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은 장기적인 지출삭감 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운송투자와 학교 선진화, 교사 및 경찰 고용 등에 각각 500억, 300억,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적 

지출확대 방안이 포함됨.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과거에 이미 거부된 바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안) 처리

에 반대할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마찰이 예상됨.

 공화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주요인

으로 지목되는 Medicare와 Medicaid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을 핵심대안으로 제시함.

 한편, 2월 14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증세 방안이 소득상위 2%인 가계에

만 해당된다고 밝히며, 공화당의 제시(안)에 대해서는 국방, 사회보장제도, Medicare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함.

                                    (USA Today, 2/13 등)




